
사업인정 재의제

1  질의

민간사업자가 「주택법」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

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（이하‘국계법’이라 

함）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 받아 

고시를 한 경우，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（이하 '토지

보상법'이라 함）」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지?

2  회신

주된 인 • 허가를 규정한 법률（주택법）에서 주된 인 • 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（국

계법）에 의한 인 •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，주된 인 • 허

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（국계법）에 의한 인 •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

고，그에 더 나아가 다른 법률（국계법）에 의하여 인 •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

른 법률（국계법）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（대법원 2004.7.22, 선고, 

2⑴4다19715, 판결） 판시하고 있는 바，

국계법 제86조에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의

제하는 경우는 국계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한하여 의제가 되는 것

이고，「주택법」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

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의제하는 국계법은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실시

계획작성 • 인가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，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

정고시는 국계법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여야만 의제가 가능함을 알려드

립니다. [2012.1.16. 토지정책과-245]


